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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국가에너지계획 위원들 ”노후원전폐쇄” “(‘13.10.8, 경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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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“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민․관 합동 실무그룹 회의

에서 원전비중을 줄이고 노후 원전 폐쇄를 요구”했다는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보도내용 중 “총괄분과는 20～35% 범위를 원전분과에 다시

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”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□ 보도내용 중 “35% 경우엔 노후된 원전 일부를 폐쇄토록 했다.

원전분과 민․관위원들이 이러한 공감대를 이룬 것은...” 관련,

원전분과에서 노후원전 폐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거나

합의한 사실이 없음

□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기

일정기간(계속운전 허가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) 전에 원안위가

기술적 안전성 차원에서 계속운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, 이를

전제로 산업부가 경제성․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

ㅇ 따라서, 운영허가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원전들에 대해 폐쇄를

가정하여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, 보도내용 중 “2차 에너지

기본계획에서 노후․신규원전을 포기․감축할 경우, 고리․

신고리 원전의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이 함께 줄어들 수 밖에

없다”는 것은 사실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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